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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명의료결정 제도 시행 후 실태 조사

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*오규만, 김제훈

목적: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명 의료의 윤리적, 법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. 
1997년 보라매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, 이후 "호스피스,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
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"이 2018년 2월 4일 시행되었다. 2018년 2월부터 본원에서도 해당 
법안을 시행하였으며, 이후 1년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왔다. 법률 시행 후 본원에서의 시행 실태
를 확인하였다. 대상 및 방법: 본원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8월 1일까지 입원했던 환자 중 동
의서를 작성한 334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나이, 성별, 사망 장소, 재원 기간, 동의서 작성 시기와 
작성 후 사망까지의 기간, 심폐소생술, 기계 호흡, 투석, 승압제 사용 등을 조사하였다. 또한 환자의 ma-
lignancy 여부에 따라 이를 비교해보았다. 결과: 33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, 평균 연령 68세였다. 입원 후 
동의서 작성시까지는 13.4일이었고, 작성 후 사망까지의 시간은 17일이었다. 작성 장소는 일반 병동 183
명(54.8%), 중환자실 104명(31.1%), 응급실 47명(13.8%)이었으며, 동의서 종류는 친권자 및 환자 가족 
의사 확인서 178명(53.3%)이 가장 많았다. 암 환자군(231명)에서는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 확인서로 
DNR을 작성한 경우가 43.7%였으나, 비암 환자군(103명)에서는 74.8%으로 비암환자군에서는 보호자
가 DNR을 작성하는 비율이 높았다. 암 환자군은 비 암환자군에 비해 CPR 뿐만 아니라 기계 호흡, 투석, 
항암 치료와 같은 적극적 치료 전체를 거부하는 비중이 높았다. 결론: 환자의 질병군에 따라 작성 장소, 
연명 의료의 세부 항목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특히 암 질환의 경우 환자가 DNR을 직접 작성하는 
경우가 많으며, 적극적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이는 암에 대한 사회와 환자의 인식
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. 또한 비암환자군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
많았다. 급성기 질환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이다. 이런 경우 의사의 반복적이고 세심
한 설명이 환자 및 보호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


